
노동시간 규제에 대한 노동자의 여론: 5차 한국 직업·수면·건강 연구

(KWSHS)의 부가조사 결과 

 

초록 

 

배경: 한국의 노동 시간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OECD 국가 중에서 아직 여전히 노동시간

은 긴 편이다.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노동시간 규

제 조치에 대한 한국 노동자의 의견은 충분히 조사되지 않았다. 

방법: 이 연구는 전국 규모의 한국 직업·수면·건강 연구(KWSHS) 5차 조사 자료를 분석하였

으며, 해당 조사는 2024년 9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행되었다. 만 19~70세의 취업 성인 

5,783명이 포함되었으며, 현행 주간 노동시간 상한제(52시간 상한제)에 대한 의견과 소규모 사

업장 및 특례 업종에 대한 규제 확대, 일일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비필수 야간노동 규제, 대형마

트 주말 영업 제한 등 다섯 가지 노동시간 규제 조치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결과: 응답자 중 다수가 제안된 5가지 노동시간 규제 조치 모두에 찬성하였다. 찬성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일일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72.1% 찬성 또는 매우 찬성)이었으며, 이어서 비필수 

야간 노동 규제(63.2%), 소규모 사업장 노동시간 규제 적용 확대(60.1%), 대형마트 주말 영업 

제한(60.7%), 특례 업종에도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52.8%) 순이었다. 현행 주간 최대 노동시

간(52시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4.7%가 단축을 선호했으며, 36.5%는 현행 유지를 원했다.  

결론: 5차 KWSHS 조사 참여자들은 노동시간 규제 강화를 대체로 지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근로시간 규제에 관한 정책적 논의에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사무직

의 비율이 다소 높은 표본이라는 조사의 제한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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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지난 20년간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1990년대 2,600시간을 초과

하던 노동시간은 2023년 1,874시간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위권에 속하며 2023년 기준 5위를 기록하고 있다 [1,2]. 이러한 감소는 2004년 주 40시

간 표준근무제 도입, 2018년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등 제도적 개혁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기인

한 것으로 평가된다[3,4].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3년 OECD 평균을 

약 132시간 상회하여, 노동시간 관리에 있어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1,2]. 

장시간 노동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질병 부담을 초래하는 중요한 직업적 위험 요인으로 간주

되고 있으며, 2016년 한 해에만 허혈성 심장질환 및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약 745,000

명으로 추산한다 [5]. 60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 참여자 데이터 메타분석에 따

르면, 주 55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은 표준 근무시간과 비교하여 뇌졸중 위험을 33%, 관상동

맥 심장질환 위험을 13%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

(ILO)의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도 주 55시간 이상 근무가 주 35~40시간 표준 근무에 비해 뇌졸

중 위험을 35%, 허혈성 심장질환 위험을 17%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출판되었다[7,8]. 심혈

관계 결과 이외에도, 장시간 노동은 한국 노동자의 우울 증상, 자살 사고, 미충족 의료의 증가와

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9,10,11]. 과로와 관련된 뇌·심혈관 질환 및 정신건강 문

제는 한국에서 증가하는 직업성 질환의 부담과 관련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가 점차

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12]. 만성적 건강 문제 외에도, 과도한 근로시간은 직접적인 산업 안전에

도 영향을 미친다. 장시간 근로는 피로, 주의력 저하 및 인지 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산업 재해 및 

안전사고 위험 증가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14]. 따라서 근로시간 규제는 장기적인 

업무 관련 질병의 예방뿐만 아니라 작업장에서의 즉각적인 안전 위험 감소와도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다. 

노동시간의 전반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규제 공백은 여전히 존재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사

실상 주당 최대 노동시간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일부 특례 업종은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에서 제

외되어 있다 [3]. 야간 노동은 택배업 등 여러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으나, 한국은 야간 교대 노동

자의 일일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교대 및 야간 근무가 

심혈관 질환 및 전체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

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15,16]. 2023년에는 정부가 주간 최대 노동시간을 69시간으로 연장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노동계와 학계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된 바 있다. [17]. 

지속적인 정책 논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노동시간 규제 조치에 대한 한국 노동자의 의견

에 관한 실증 데이터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제5차 한국 직업, 수면, 건강 연구의 

(KWSHS)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고, 인구학적 및 직업

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연구설계 및 연구참여자 

이 연구는 2022년에 설립된 전국 규모의 패널 연구인 한국 직업·수면·건강 연구(KWSHS)

의 5차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KWSHS는 한국 노동인구의 근무 환경, 수면 건강, 노동시장 성

과 간의 관련겅을 연구하기 위해 설계된 연구로 [18], 계절적 건강 및 수면 변이를 파악하기 위

해 연 2회 조사가 시행되었다. 5차 조사는 2024년 9월 온라인 설문조사 업체인 ‘엠브레인

(EMBRAIN)’을 통해 실시되었다. 5차 조사에서는 적절한 표본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보충 표

본이 추가되어 총 5,783명의 참여자가 포함되었다. 5차 조사에서 노동시간 규제 의견 관련 추가 

모듈에 응답한 참여자들이 이 연구의 분석 표본을 구성한다. 

참여자는 만 19~70세의 한국 취업 성인으로, 직접 고용 또는 간접 고용 임금 노동자, 자영업

자,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에 종사하는 이들이 포함되었다. 농업 종사자, 재

택 강사, 프리랜서, 전업주부, 학생, 미취업자는 제외되었다. 본 설문조사는 전체 한국 노동자를 

완전히 대표하지 않는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및 직업적 특성은 부록 표 1에 제시하였다. 전국 

취업자 모집단과의 비교 결과, KWSHS 표본의 성별 및 연령 분포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과소표집된 반면, 사무직 근로자 및 대학 이상의 학력

을 가진 참여자는 KWSHS 표본에서 과대표집된 경향을 보였다. 

 

노동시간 규제에 관한 설문 항목 

5차 조사에서는 노동시간 규제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는 추가 내용이 KWSHS 설문지에 포함

되었다. 응답자들은 다음 여섯가지 항목에 대해 답했다. : (1) 현행 최대 주간 노동시간에 대한 

의견(단축, 연장, 유지, 모르겠음 중 선택); (2) 현재 적용 제외된 소규모 사업장으로의 주간 노

동시간 상한제 확대; (3)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이 제외된 특례 업종(보건업, 농업, 축산업, 수

산업, 운송업)에 대한 주간 노동시간 상한제 적용; (4) 일일 최대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5) 병

원, 발전소, 치안, 소방, 구난 등 필수 영역을 제외한 야간노동의 규제; (6) 대형마트 주말 영업 

제한. 항목 (2)~(6)은 5점 리커트 척도(매우 찬성, 찬성, 모르겠음, 반대, 매우 반대)로 평가되

었다. 

 

통계 분석 

각 항목에 대한 응답 분포를 요약하기 위해 기술 통계를 사용하였다. 성별, 연령군(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직업군(관리직/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생산직)에 따른 의견 분포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피어슨 카이제곱 검정을 사용하였다. 모든 분석

은 양측 유의수준 p < 0.05를 기준으로 수행하였다. 

 

결과 

표본은 남성 3,064명(53.0%)과 여성 2,719명(47.0%)으로 구성되었으며, 연령 분포는 고르



게 유지되었다. 응답자 대부분은 사무직(60.9%), 대학교 졸업 이상(73.8%), 직접 고용 근로자

(88.7%)였다 (표 1). 

현행 주간 상한제에 대해서는 34.7%가 단축을 선호하였고, 36.5%는 현행 유지를 지지하였으

며, 16.1%는 연장을 원하였고, 12.7%는 결정하지 못하였다. 다섯 가지 구체적 규제 제안에 대

해 찬성 또는 매우 찬성 비율은 각각 다음과 같았다: 일일 노동시간 상한제(72.1%), 대형마트 

주말 영업 제한(60.7%), 비필수 야간 노동 규제(63.2%), 소규모 사업장 주간 노동시간 상한제 

확대(60.1%), 특례 업종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52.8%). 다섯 가지 조치 모두에 대한 반대 비율

은 25% 미만을 일관되게 유지하였다(그림 1, 표 2). 

성별(모든 항목에서 p ≤ 0.005), 연령군(모든 항목에서 p < 0.001), 직업군(모든 항목에서 

p ≤ 0.022)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부록 표 2, 3). 여성은 남성에 비해 

노동시간 단축 지지 및 일일 노동시간 상한제·야간 노동 규제 찬성 비율이 더 높았다. 젊은 노

동자(20~39세)는 현행 주간 상한제 단축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고령 노동자(50세 이

상)는 현행 유지를 지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직업군별로는 생산직 노동자와 사무직 노동자가 일

일 노동시간 상한제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각각 68.2%, 73.6%). 반면, 실제 주당 근로

시간에 따른 대부분의 규제 항목에 대한 의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행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대한 선호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주 53시간 이상 근무하는 응답자

는 다른 집단에 비해 현행 주당 최대 근로시간 연장을 지지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1%)(부록 표 4). 

 

고찰 

이 연구는 노동시간 규제에 대한 KWSHS 조사 참여자들의 의견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특히 

일일 노동시간 상한 및 야간 노동 규제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노동시간 규제를 찬성하는 경향

이 확인되었다.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조치는 일일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72.1%)이었으며, 비필수 야간 노

동 규제(63.2%)와 대형마트 주말 영업 제한(60.7%)이 그 뒤를 이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주간 상한제 확대(60.1%) 및 현재 적용 제외 업종에 대한 상한제 도입(52.8%)도 반대 의견을 

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노동자들이 현행의 규제 백을 인식하고 더 넓은 보호를 원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ILO 협약 제1호와 EU 근로시간 지침 2003/88/EC에는 일일 8시간 상한 및 주 

48시간 최대 근무 기준이 이미 오래전부터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5,19], 5차 

KWSHS 조사 참여자들의 의견이 국제적인 노동시간 기준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현재 야간 교대 노동자에 대한 일일 노동시간 규정이 없으며 [20], 이 점은 이 연구에서 비필수 

야간노동 규제에 대한 지지를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21]. 

현행 주 52시간 상한제에 대해서는 34.7%의 응답자가 추가 단축을 선호한 반면, 36.5%는 현

상 유지를 지지했다. 이러한 의견 분산은 개인별 상황과 업종별 특성의 차이, 그리고 한국의 평

균 노동시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의견 분산이 노동

자 건강 보호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4]. 



성별, 연령군, 직업군 및 주당 근로시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부록 

표 2, 3, 4).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은 돌봄과 가사

노동과 관련한 불평등한 부담을 반영하며, 이는 장시간 노동의 정신건강 영향이 여성 노동자에

게 더 두드러진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10,22]. 젊은 노동자들이 주간 상한제 단축

을 더 선호하는 세대적 패턴은 2023년 주 69시간 근무제 개편안에 대한 젊은 노동자의 반발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17]. 직업군별로는 생산직 및 사무직 노동자에서 일일 노동시간 상한

제 지지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장시간 노동과 관련 건강 위험에 대한 노출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1]. 심혈관 및 암 사망 위험 증가와 이미 관련이 있는 교대 및 야간 근무 [16,23]

는 많은 응답자가 우선적 규제 대상으로 지목하였으며, 이는 한국의 노동시간 규제정책의 의제

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1]. 주 53시간 이상 근무하는 응답자는 현행 주당 최대 근로시

간 연장을 지지하는 경향이 높고 단축을 선호하는 경향은 낮았다. 일일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비

필수 야간 노동 규제와 대형마트 주말 영업 제한에 대해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상

대적으로 낮은 지지를 보였다. 이러한 양상은 장시간 근로자가 처한 복합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이들은 초과근무 수당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장시간 근로가 일상

화된 업종에 종사하거나, 엄격한 근로시간 규제를 소득 기회 또는 근무 유연성의 제약으로 인식

할 가능성이 있다[24,25]. 나아가 이 결과는 근로시간 집단 간 이질성을 기술하는 데 그치지 않

고, 본 연구에서 관찰된 전반적인 지지 수준을 해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장시간 

근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 이 연구에서 생산직 근로자는 전국 취업자 모집단에 비해 

본 표본에서 과소 표집되어 있으며, 장시간 근로에 노출된 응답자일수록 근로시간 규제 강화에 

대한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표본 구성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며, 이 연구

에서 보고된 노동시간 규제에 대한 지지 수준은 다소 과대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일일 노동시간 상한제에 도입에 대한 지지는 단기 집중 과로와 관련된 건강 문제에 대한 시사

점을 갖는다. 초과 근무와 짧은 수면 시간(하루 5시간 미만)은 각각 독립적으로 급성 심근경색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26],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는 표준 근무시간에 비해 건강 이상 발

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메타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27]. 이러한 결과는 평균적인 노동시간 

단축 뿐만 아니라, 단기 과로와 수면 부족으로 인한 급성적인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일

일 노동시간 상한이 필요함을 지지한다. 이러한 건강 결과 외에도, 단기간의 집중적인 과로는 보

다 즉각적인 산업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기존 체계적 문헌고찰 근거에 따르면, 일일 

12시간을 초과하는 교대근무, 특히 20~24시간 이상의 교대근무는 산업 재해, 안전사고 등의 발

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EU 근로시간 지침의 교대 근무 간 11시간 최

소 휴식 규정과 유사한 일일 노동시간 상한제는 [15], 특히 불규칙한 일정을 가진 업종 노동자들

이 급성으로 발생하는 건강문제 예방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복 시간을 보장할 것이다. 

소규모 사업장 및 특례 업종에 대한 노동시간 규제 확대에 대한 높은 지지는 한국 노동시간 보

호의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운수업, 의료업, 일부 서

비스 업종을 포함한 특례 업종 종사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있으며, 이들 집단에서 주 52시간 초과 근무 비율은 전국적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높게 나타난다 [3,4]. 장시간 노동과 심혈관 질환, 정신건강 문제, 업무상 손상사이의 확립

된 관련성을 고려할 때 [5,6,9], 이는 불공정하게 배분된 장시간노동 관행과 관련한 건강불평등



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적용 제외 업종에 대한 주간 근로시간 

상한제 도입에 대한 동의율은 다른 여러 규제 조치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부분적으로 "

적용 제외 업종"이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높

은 "모르겠다" 응답 비율에서도 시사된다. 그러나 비교적 높은 반대 비율은 낮은 지지도가 단순

히 불확실성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일부 응답자들은 현재 적용 제외 업종에 대한 

획일적인 주간 상한제 적용이 업종별 업무 특성, 불규칙한 일정, 비상 업무, 또는 연속 운영의 필

요성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고 인식했을 수 있다. 

이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단면연구 설계로 인해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없으

며, 자기 보고 방식의 의견은 다수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응답자의 기존 규제에 대한 

인지 수준이나 구체적인 근무 여건을 평가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표현된 선호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문항 구성 효과와 표현 편향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불필

요한 야간근로”, “제한”, “근로시간 상한제” 등의 표현이 정책을 건강보호적이고 사회적으

로 바람직한 조치로 인식하게 하여 동의율을 높였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연구의 표본은 한국 노

동자 전체를 대표하지 않으며, 사무직 및 대졸 이상 학력자가 과대 대표된 반면 생산직 및 장시

간 근로자는 과소대표 되었을 수 있고, 이러한 표본 구성으로 인하여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에 대

한 지지 수준이 다소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5 차 KWSHS 조사 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여러 영역에서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 

강화를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본 조사의 표본에 한정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 결과는 노동시간 규제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문제에 관한 논의에 참조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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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및 그림 

표 1. 조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직업적 특성 (N = 5,783) 

 남성 여성 합계 

N (%*) 3,064 (53.0%) 2,719 (47.0%) 5,783 (100.0%) 

연령군    

  20–29 515 (16.8%) 507 (18.6%) 1,022 (17.7%) 

  30–39 561 (18.3%) 546 (20.1%) 1,107 (19.1%) 

  40–49 688 (22.5%) 666 (24.5%) 1,354 (23.4%) 

  50–59 726 (23.7%) 682 (25.1%) 1,408 (24.3%) 

  ≥60 574 (18.7%) 318 (11.7%) 892 (15.4%) 

직업    

  관리직/전문직 376 (12.3%) 317 (11.7%) 693 (12.0%) 

  사무직 1,649 (53.8%) 1,875 (69.0%) 3,524 (60.9%) 

  서비스·판매직 337 (11.0%) 357 (13.1%) 694 (12.0%) 

  생산직 702 (22.9%) 170 (6.3%) 872 (15.1%) 

교육 수준    

  고졸 이하 441 (14.4%) 506 (18.6%) 947 (16.4%) 

  대학교 2,286 (74.6%) 1,979 (72.8%) 4,265 (73.8%) 

  대학원 이상 337 (11.0%) 234 (8.6%) 571 (9.9%) 

월 소득 (사분위)    

  최하위 480 (15.7%) 1,045 (38.4%) 1,525 (26.4%) 

  중하위 865 (28.2%) 943 (34.7%) 1,808 (31.3%) 

  중상위 832 (27.2%) 490 (18.0%) 1,322 (22.9%) 

  최상위 887 (28.9%) 241 (8.9%) 1,128 (19.5%) 

고용 형태    

  직접 고용 2,676 (87.5%) 2,437 (90.0%) 5,113 (88.7%) 

  간접 고용 98 (3.2%) 74 (2.7%) 172 (3.0%) 

  자영업 290 (9.5%) 208 (7.7%) 498 (8.6%) 



근무 형태    

  전일제 2,914 (95.1%) 2,528 (93.0%) 5,442 (94.1%) 

  시간제 150 (4.9%) 191 (7.0%) 341 (5.9%) 

교대 근무    

  아니오 2,736 (89.3%) 2,446 (90.0%) 5,182 (89.6%) 

  예 328 (10.7%) 273 (10.0%) 601 (10.4%) 

백분율: 열 백분율; *: 행 백분율 

표 2. 노동시간 규제 조치에 대한 전체 의견 (N = 5,783) 

항목 N (%) 

합계 5,783 (100%) 

현행 최대 주간 노동시간에 대한 의견  

  현행 노동시간 상한 단축 2,009 (34.7%) 

  현행 노동시간 상한 연장 930 (16.1%) 

  현행 노동시간 상한 유지 2,110 (36.5%) 

  모르겠음 734 (12.7%) 

소규모 사업장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매우 찬성 1,508 (26.1%) 

찬성 1,965 (34.0%) 

  모르겠음 1,176 (20.3%) 

반대 836 (14.5%) 

  매우 반대 298 (5.2%) 

특례 업종 주간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매우 찬성 1,096 (19.0%) 

찬성 1,953 (33.8%) 

  모르겠음 1,522 (26.3%) 

반대 969 (16.8%) 



  매우 반대 243 (4.2%) 

일일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매우 찬성 1,641 (28.4%) 

찬성 2,526 (43.7%) 

  모르겠음 894 (15.5%) 

반대 578 (10.0%) 

  매우 반대 144 (2.5%) 

비필수 야간 노동 규제 도입  

  매우 찬성 1,274 (22.0%) 

찬성 2,383 (41.2%) 

  모르겠음 1,189 (20.6%) 

반대 799 (13.8%) 

  매우 반대 138 (2.4%) 

대형마트 주말 영업 제한  

  매우 찬성 1,191 (20.6%) 

찬성 2,320 (40.1%) 

  모르겠음 946 (16.4%) 

반대 956 (16.5%) 

  매우 반대 370 (6.4%) 

백분율: 열 백분율 

 

 

 

 

 

 

 

 

 



그림 1. 한국 노동자의 노동시간 규제 조치에 대한 의견 (N = 5,783) 

 

동의/반대 항목의 백분율 산정 기준에서 '모르겠음' 응답은 제외하였음. 진한 파란색: 매우 찬성; 연한 파란색: 찬성; 회색: 

모르겠음; 연한 빨간색: 반대; 진한 빨간색: 매우 반대. 

 

 

 

 

 

 

 

 

 



부록 표1. 5차 한국 직업·수면·건강 연구(KWSHS) 대상자와 전국 취업자의 인구통계학적, 직업적, 교육적 특

성 비교 

 제5차 KWSHS, N (%) 전국 취업자 인구, N(%) 차이, %p 

성별    

남성 3,064 (53.0%) 16,001 (55.4%) -2.4% 

여성 2,719 (47.0%) 12,842 (44.5%) +2.5% 

연령대    

 20–29 1,022 (17.7%) 3,710 (12.8%) +4.9% 

 30–39 1,107 (19.1%) 5,473 (19.0%) +0.1% 

 40–49 1,354 (23.4%) 6,191 (21.5%) +1.9% 

 50–59 1,408 (24.3%) 6,720 (23.3%) +1.0% 

 ≥60 892 (15.4%) 6,749 (23.4%) -8.0% 

직업    

 관리직/전문직 693 (12.0%) 6,851 (23.8%) -11.8% 

 사무직 3,524 (60.9%) 5,080 (17.6%) +43.3% 

 서비스·판매직 694 (12.0%) 6,049 (21.0%) -9.0% 

 생산직 872 (15.1%) 10,863 (37.7%) -22.6% 

Educational level    

 고등학교졸업 이하 947 (16.4%) 13,883 (48.1%) -31.7% 

 대학교(전문대 포함) 4,265 (73.8%) 

14,959 (51.9%) 31.9% 

 대학원 이상 571 (9.9%) 

 

부록 표 2. 성별 및 연령군에 따른 노동시간 규제 조치에 대한 의견 

 남성 여성 p 20–29 30–39 40–49 50–59 ≥60 p 

N (%*) 
3,064 

(53.0%) 
2,719 

(47.0%)  
1,022 

(17.7%) 
1,107 

(19.1%) 
1,354 

(23.4%) 
1,408 

(24.3%) 
892 

(15.4%)  

현행 최대 주간 노동시간에 대한 의견 

  단축 
1,012 

(33.0%) 
997 

(36.7%) 
<0.001 

406 

(39.7%) 
449 

(40.6%) 
494 

(36.5%) 
443 

(31.5%) 
217 

(24.3%) 
<0.001 

  연장 588 342  131 147 218 225 209  



(19.2%) (12.6%) (12.8%) (13.3%) (16.1%) (16.0%) (23.4%) 

  유지 
1,130 

(36.9%) 
980 

(36.0%)  
331 

(32.4%) 
372 

(33.6%) 
429 

(31.7%) 
591 

(42.0%) 
387 

(43.4%)  

  모르겠음 
334 

(10.9%) 
400 

(14.7%)  
154 

(15.1%) 
139 

(12.6%) 
213 

(15.7%) 
149 

(10.6%) 
79 

(8.9%)  

소규모 사업장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매우 찬성 
802 

(26.2%) 
706 

(26.0%) 
0.005 

271 

(26.5%) 
327 

(29.5%) 
343 

(25.3%) 
364 

(25.9%) 
203 

(22.8%) 
<0.001 

찬성 
1,017 

(33.2%) 
948 

(34.9%)  
339 

(33.2%) 
336 

(30.4%) 
441 

(32.6%) 
511 

(36.3%) 
338 

(37.9%)  

  모르겠음 
593 

(19.4%) 
583 

(21.4%)  
248 

(24.3%) 
245 

(22.1%) 
312 

(23.0%) 
243 

(17.3%) 
128 

(14.3%)  

반대 
472 

(15.4%) 
364 

(13.4%)  
113 

(11.1%) 
136 

(12.3%) 
184 

(13.6%) 
224 

(15.9%) 
179 

(20.1%)  

  매우 반대 
180 

(5.9%) 
118 

(4.3%)  
51 

(5.0%) 
63 

(5.7%) 
74 

(5.5%) 
66 

(4.7%) 
44 

(4.9%)  

특례 업종 주간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매우 찬성 
591 

(19.3%) 
505 

(18.6%) 
<0.001 

193 

(18.9%) 
228 

(20.6%) 
271 

(20.0%) 
265 

(18.8%) 
139 

(15.6%) 
<0.001 

찬성 
1,003 

(32.7%) 
950 

(34.9%)  
336 

(32.9%) 
352 

(31.8%) 
424 

(31.3%) 
504 

(35.8%) 
337 

(37.8%)  

  모르겠음 
748 

(24.4%) 
774 

(28.5%)  
300 

(29.4%) 
309 

(27.9%) 
402 

(29.7%) 
348 

(24.7%) 
163 

(18.3%)  

반대 
565 

(18.4%) 
404 

(14.9%)  
146 

(14.3%) 
167 

(15.1%) 
205 

(15.1%) 
245 

(17.4%) 
206 

(23.1%)  

  매우 반대 
157 

(5.1%) 
86 

(3.2%)  
47 

(4.6%) 
51 

(4.6%) 
52 

(3.8%) 
46 

(3.3%) 
47 

(5.3%)  

일일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매우 찬성 
846 

(27.6%) 
795 

(29.2%) 
<0.001 

282 

(27.6%) 
343 

(31.0%) 
405 

(29.9%) 
393 

(27.9%) 
218 

(24.4%) 
<0.001 

찬성 
1,282 

(41.8%) 
1,244 

(45.8%)  
447 

(43.7%) 
437 

(39.5%) 
552 

(40.8%) 
676 

(48.0%) 
414 

(46.4%)  

  모르겠음 
485 

(15.8%) 
409 

(15.0%)  
178 

(17.4%) 
206 

(18.6%) 
242 

(17.9%) 
172 

(12.2%) 
96 

(10.8%)  

반대 
347 

(11.3%) 
231 

(8.5%)  
87 

(8.5%) 
98 

(8.9%) 
120 

(8.9%) 
138 

(9.8%) 
135 

(15.1%)  

  매우 반대 
104 

(3.4%) 
40 

(1.5%)  
28 

(2.7%) 
23 

(2.1%) 
35 

(2.6%) 
29 

(2.1%) 
29 

(3.3%)  

비필수 야간 노동 규제 도입 

  매우 찬성 
660 

(21.5%) 
614 

(22.6%) 
<0.001 

194 

(19.0%) 
234 

(21.1%) 
320 

(23.6%) 
323 

(22.9%) 
203 

(22.8%) 
<0.001 



찬성 
1,228 

(40.1%) 
1,155 

(42.5%)  
405 

(39.6%) 
427 

(38.6%) 
526 

(38.8%) 
630 

(44.7%) 
395 

(44.3%)  

  모르겠음 
617 

(20.1%) 
572 

(21.0%)  
249 

(24.4%) 
266 

(24.0%) 
294 

(21.7%) 
257 

(18.3%) 
123 

(13.8%)  

반대 
462 

(15.1%) 
337 

(12.4%)  
143 

(14.0%) 
155 

(14.0%) 
183 

(13.5%) 
174 

(12.4%) 
144 

(16.1%)  

  매우 반대 
97 

(3.2%) 
41 

(1.5%)  
31 

(3.0%) 
25 

(2.3%) 
31 

(2.3%) 
24 

(1.7%) 
27 

(3.0%)  

대형마트 주말 영업 제한 

  매우 찬성 
598 

(19.5%) 
593 

(21.8%) 
<0.001 

174 

(17.0%) 
210 

(19.0%) 
296 

(21.9%) 
305 

(21.7%) 
206 

(23.1%) 
<0.001 

찬성 
1,121 

(36.6%) 
1,199 

(44.1%)  
394 

(38.6%) 
406 

(36.7%) 
522 

(38.6%) 
620 

(44.0%) 
378 

(42.4%)  

  모르겠음 
520 

(17.0%) 
426 

(15.7%)  
210 

(20.5%) 
218 

(19.7%) 
219 

(16.2%) 
201 

(14.3%) 
98 

(11.0%)  

반대 
556 

(18.1%) 
400 

(14.7%)  
169 

(16.5%) 
181 

(16.4%) 
227 

(16.8%) 
214 

(15.2%) 
165 

(18.5%)  

  매우 반대 
269 

(8.8%) 
101 

(3.7%)  
75 

(7.3%) 
92 

(8.3%) 
90 

(6.6%) 
68 

(4.8%) 
45 

(5.0%)  

백분율: 열 백분율; *: 행 백분율 

 

부록 표 3. 직업군에 따른 노동시간 규제 조치에 대한 의견 

 관리직/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생산직 p 

N (%*) 693 (12.0%) 3,524 (60.9%) 694 (12.0%) 872 (15.1%)  

현행 최대 주간 노동시간에 대한 의견 

  단축 224 (32.3%) 1,298 (36.8%) 206 (29.7%) 281 (32.2%) <0.001 

  연장 125 (18.0%) 512 (14.5%) 131 (18.9%) 162 (18.6%)  

  유지 260 (37.5%) 1,281 (36.4%) 237 (34.1%) 332 (38.1%)  

  모르겠음 84 (12.1%) 433 (12.3%) 120 (17.3%) 97 (11.1%)  

소규모 사업장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매우 찬성 165 (23.8%) 946 (26.8%) 142 (20.5%) 255 (29.2%) <0.001 

찬성 241 (34.8%) 1,222 (34.7%) 235 (33.9%) 267 (30.6%)  

  모르겠음 124 (17.9%) 713 (20.2%) 154 (22.2%) 185 (21.2%)  



반대 120 (17.3%) 481 (13.6%) 126 (18.2%) 109 (12.5%)  

  매우 반대 43 (6.2%) 162 (4.6%) 37 (5.3%) 56 (6.4%)  

특례 업종 주간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매우 찬성 132 (19.0%) 676 (19.2%) 114 (16.4%) 174 (20.0%) <0.001 

찬성 217 (31.3%) 1,208 (34.3%) 245 (35.3%) 283 (32.5%)  

  모르겠음 148 (21.4%) 977 (27.7%) 176 (25.4%) 221 (25.3%)  

반대 153 (22.1%) 549 (15.6%) 127 (18.3%) 140 (16.1%)  

  매우 반대 43 (6.2%) 114 (3.2%) 32 (4.6%) 54 (6.2%)  

일일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매우 찬성 199 (28.7%) 1,012 (28.7%) 182 (26.2%) 248 (28.4%) <0.001 

찬성 286 (41.3%) 1,581 (44.9%) 312 (45.0%) 347 (39.8%)  

  모르겠음 98 (14.1%) 543 (15.4%) 111 (16.0%) 142 (16.3%)  

반대 91 (13.1%) 327 (9.3%) 71 (10.2%) 89 (10.2%)  

  매우 반대 19 (2.7%) 61 (1.7%) 18 (2.6%) 46 (5.3%)  

비필수 야간 노동 규제 도입 

  매우 찬성 166 (24.0%) 759 (21.5%) 148 (21.3%) 201 (23.1%) 0.004 

찬성 294 (42.4%) 1,450 (41.1%) 295 (42.5%) 344 (39.4%)  

  모르겠음 114 (16.5%) 756 (21.5%) 129 (18.6%) 190 (21.8%)  

반대 96 (13.9%) 493 (14.0%) 106 (15.3%) 104 (11.9%)  

  매우 반대 23 (3.3%) 66 (1.9%) 16 (2.3%) 33 (3.8%)  

대형마트 주말 영업 제한 

  매우 찬성 137 (19.8%) 707 (20.1%) 163 (23.5%) 184 (21.1%) 0.022 

찬성 270 (39.0%) 1,428 (40.5%) 276 (39.8%) 346 (39.7%)  

  모르겠음 103 (14.9%) 581 (16.5%) 113 (16.3%) 149 (17.1%)  

반대 133 (19.2%) 588 (16.7%) 114 (16.4%) 121 (13.9%)  

  매우 반대 50 (7.2%) 220 (6.2%) 28 (4.0%) 72 (8.3%)  

백분율: 열 백분율; *: 행 백분율 



부록 표4. 주당 노동시간에 따른 노동시간 규제 조치에 대한 의견 

 1~34 hours 35~40 hours 41~52 hours    >53hours Total p 

N (%*) 857 (14.8%) 2,959 (51.2%) 1,640 (28.4%) 327 (5.7%) 5,783 (100.0%)  

현행 최대 주간 노동시간에 대한 의견 

  단축 263 (30.7%) 1,081 (36.5%) 567 (34.6%) 98 (30.0%) 2,009 (34.7%) <0.001 

  연장 152 (17.7%) 405 (13.7%) 291 (17.7%) 82 (25.1%) 930 (16.1%)  

  유지 299 (34.9%) 1,089 (36.8%) 625 (38.1%) 97 (29.7%) 2,110 (36.5%)  

  모르겠음 143 (16.7%) 384 (13.0%) 157 (9.6%) 50 (15.3%) 734 (12.7%)  

소규모 사업장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매우 찬성 211 (24.6%) 779 (26.3%) 435 (26.5%) 83 (25.4%) 1,508 (26.1%) 0.6310  

찬성 287 (33.5%) 1,000 (33.8%) 580 (35.4%) 98 (30.0%) 1,965 (34.0%)  

  모르겠음 184 (21.5%) 597 (20.2%) 321 (19.6%) 74 (22.6%) 1,176 (20.3%)  

반대 130 (15.2%) 426 (14.4%) 222 (13.5%) 58 (17.7%) 836 (14.5%)  

  매우 반대 45 (5.3%) 157 (5.3%) 82 (5.0%) 14 (4.3%) 298 (5.2%)  

특례 업종 주간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매우 찬성 147 (17.2%) 566 (19.1%) 315 (19.2%) 68 (20.8%) 1,096 (19.0%) 0.4190  

찬성 312 (36.4%) 972 (32.8%) 563 (34.3%) 106 (32.4%) 1,953 (33.8%)  

  모르겠음 227 (26.5%) 800 (27.0%) 423 (25.8%) 72 (22.0%) 1,522 (26.3%)  

반대 132 (15.4%) 495 (16.7%) 275 (16.8%) 67 (20.5%) 969 (16.8%)  

  매우 반대 39 (4.6%) 126 (4.3%) 64 (3.9%) 14 (4.3%) 243 (4.2%)  

일일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매우 찬성 245 (28.6%) 828 (28.0%) 467 (28.5%) 101 (30.9%) 1,641 (28.4%) 0.3420  

찬성 379 (44.2%) 1,310 (44.3%) 715 (43.6%) 122 (37.3%) 2,526 (43.7%)  

  모르겠음 129 (15.1%) 469 (15.8%) 246 (15.0%) 50 (15.3%) 894 (15.5%)  

반대 83 (9.7%) 283 (9.6%) 173 (10.5%) 39 (11.9%) 578 (10.0%)  

  매우 반대 21 (2.5%) 69 (2.3%) 39 (2.4%) 15 (4.6%) 144 (2.5%)  

비필수 야간 노동 규제 도입 



  매우 찬성 212 (24.7%) 635 (21.5%) 352 (21.5%) 75 (22.9%) 1,274 (22.0%) 0.2500  

찬성 341 (39.8%) 1,256 (42.4%) 667 (40.7%) 119 (36.4%) 2,383 (41.2%)  

  모르겠음 180 (21.0%) 597 (20.2%) 346 (21.1%) 66 (20.2%) 1,189 (20.6%)  

반대 110 (12.8%) 397 (13.4%) 235 (14.3%) 57 (17.4%) 799 (13.8%)  

  매우 반대 14 (1.6%) 74 (2.5%) 40 (2.4%) 10 (3.1%) 138 (2.4%)  

대형마트 주말 영업 제한  

  매우 찬성 193 (22.5%) 601 (20.3%) 328 (20.0%) 69 (21.1%) 1,191 (20.6%) 0.0510  

찬성 355 (41.4%) 1,196 (40.4%) 657 (40.1%) 112 (34.3%) 2,320 (40.1%)  

  모르겠음 134 (15.6%) 496 (16.8%) 271 (16.5%) 45 (13.8%) 946 (16.4%)  

반대 127 (14.8%) 477 (16.1%) 274 (16.7%) 78 (23.9%) 956 (16.5%)  

  매우 반대 48 (5.6%) 189 (6.4%) 110 (6.7%) 23 (7.0%) 370 (6.4%)  

백분율: 열 백분율; *: 행 백분율 

 

 


